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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오늘날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다.

인류가 불치병 또는 난치병이라고 여겨온 질환들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언젠가 이러한 질환들이 완전하게 극복될 수 있는 시대가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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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명 연장에 기여

해 왔다. 전 세계적으로 생명과학기술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동시에 인간과 자

연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의 가능성이 예견되면서 인간의 존엄성 등과 관련

된 헌법적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처럼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은 동전의 양면처럼 긍

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비롯한 일련의 생명공학에 대한 규범적・윤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증가하면서 세계 각국은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게 되

었다. 이에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하루빨리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얻고 있다.

이 논문은 생명윤리법상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둘러싼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

고 분석하는 것 이외에도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황우석 사태 이후, 국내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정책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 이면에 존재하고 있

는 생명윤리의 진보를 위해서 생명공학 분야는 계속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정

책적으로나 법제도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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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을 기대하게 만든다. 최근 들어 생명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법적 규제에
가장 많이 거론된 것은 배아복제와 관련된 내용이다. 인간배아복제는 인류의

불치병이나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학적 진보를 초래하였고, 인간의 노화

를 규명하는 연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있지만, 체세포배아복제를 통해 동

물과 인간의 복제가 가능해지면서 생명윤리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1) 이처럼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은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

시에 나타내고 있다.

한편, 2005년 겨울 황우석 박사의 연구논문들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밝혀

지면서 배아복제 논쟁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인간배아

복제가 정말 가능한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였다.2) 왜냐하면 동물복제

경험을 가진 연구팀이 구하기 힘든 인간 난자를 2200개 이상 사용했음에도 불

구하고 제대로 된 줄기세포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다.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

건은 황우석 스캔들로 이어지면서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주춤거리게 되었고 다

른 나라의 줄기세포연구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만 했다. 당시 체세포배아복제

연구의 지체는 단순히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여론의 관심에 따라 생명윤리의

도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

라 함)의 법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3)

따라서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의 가능성이 예견되면서 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

기되었고, 줄기세포연구를 비롯한 일련의 생명공학에 대한 규범적・윤리적 기

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증가하면서 세계 각국은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

하게 되었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배아줄기세포의 수립・처리・결과의 보호 등

기본 방향은 마련되어 있어나 여전히 세부적인 면에서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

는 생명윤리법이 너무 광범위하여 배아줄기와 관련된 전 영역을 포괄하고 있

기 때문에 기본방향만 제시할 뿐, 개별사안에 대한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논문은 생명윤리법상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둘러싼 현황과 문제점

을 점검하고 분석하는 것 이외에도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황우석

1) 한지영, “한국에서 생명공학의 발전과 생명윤리”, 법학논총 제22권 제3호, 조선대학교 법
학연구원, 2015. 12, 58-59면.

2) 김병수, “황우석 사태 이후의 배아줄기세포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6집 2호,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4, 236면.

3) 정문식, “생명윤리법상 배아줄기세포연구 제한에 대한 헌법적 평가 –연구자의 학문의 자

유 측면에서-”, 한양법학 제21집, 한양법학회, 2007. 8, 739-7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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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 이후, 국내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정책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

이면에 존재하고 있는 생명윤리의 진보를 위해서 생명공학 분야는 계속 국가

의 지원을 받으면서 정책적으로나 법제도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Ⅱ. 국내외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법적 현황

1. 국내법의 현황

우리나라는 황우석 사태 이후,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관하여 연구촉진에서

연구규제로 정책방향이 전환되었다. 우리나라는 배아줄기세포만을 취급하는 별

도의 법률은 없다. 다만 생명윤리법이 2004년에 제정되어 2005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초창기의 생명윤리법은 사실상 법적 요건에4) 따르면, 황우석 교수

팀만 연구가 가능하도록 자격조건이 한정되어 있어서 황우석 박사의 체세포복

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에 불과하였다. 생명윤리법은 황우

석 박사의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지만, 황

우석 스캔들로 인하여 체세포복제 연구가 불가능해지자 다른 줄기세포연구를

방해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비판도 있었다.5)

생명윤리법은 배아연구의 근거법이면서도 2008년 법 개정을 통해서야 비로

소 ‘줄기세포주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 후 2012년 2월

에는 생명윤리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적용범위를 배아 및 유전자 등에 관한 생

명과학기술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까지 확대하

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체세포 배아복제는 물론이고 잔여배아, 성체줄기세포

연구까지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몇 안되는 나라에 속한다.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모든 종류의 줄기세포연구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6)

4) 배아연구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한 시설과 기준은 생명윤리법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3에

규정되어 있다. 즉 연구에 적합한 배아줄기세포의 수량・형태 등을 제시하고, 연구를 수행
할만한 적합한 연구시설과 인력을 갖추었고, 기관위원회의 적절한 심의과정 등을 거친 경

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배아줄기세포연구계획을 승인한다.

5) 정문식, 앞의 논문(주 3), 740면; 한편, 황우석 스캔들로 인하여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사실

상 중단되었다가 2009년 차병원에 의해 재개되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차병원이

제출한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4가지 조건과 2가지 권고사항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연구를

승인하였다.

6) 김병수, 앞의 논문, 2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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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상 인간배아줄기세포7) 연구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

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어, 배아는 오로지 임신의 목적으로만 생성할 수 있다. 그리고

배아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난자 기증자, 정자 기증자, 체외수정 시술대상자 및

해당 기증자・시술대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서면동의가 필요

하다(제24조). 잔여배아에 대한 연구는 발생학적으로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까

지 연구의 목적이 “난임치료법 및 피임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이거나, 일정

한 “희귀・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 또는 “그 밖에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일 경우에는 허용된다(제29조). 그러나 잔여배

아 연구를 위해서는 배아연구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하며(제29조 제2항), 배아연

구계획서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제30조). 이처럼 인간

배아연구에 관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생명윤리법은 제한적으로나마 이를

허용하고 있다.

2. 국제적 규범

(1) 독일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은 각 영역별로 독립적인 법률에서 줄기세포, 위원회,

유전자 진단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배아에 관해서는 연구와 보호를 위해

각각 별개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관해 1990년

12월 13일에 제정된 배아보호법(Embryonenschutzgesetz)에 의해 직접적으로,

2001년 6월 28일에 제정된 줄기세포법(Stammzellgesetz)에 의해 간접적으로

수정시점부터 배아를 보호하고 있다.

독일의 배아보호법은 배아줄기세포의 수입 및 이용행위를 허용한다. 배아줄

기세포를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며, 연구목적으로 외국에서 제조

된 배아줄기세포를 수입하는 행위 역시 허용된다. 또한 연구목적으로 외국에서

제조된 인간의 배아를 사용하기 위한 모든 충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2002년 6

월 28일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수입 및 사용에 관한 배아보호를 위한 법률’, 소

위 ‘줄기세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줄기세포법 제4조에서 배아줄기세

포의 수입 및 이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제6조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7) 인간배아줄기세포는 1998년 11월 미국 위스콘신주립대학의 Thomson 박사가 잔여배아를

사용하여 세계 최초로 생성하였다(Thomson, J.A. et al. “Embryonic stem cell lines

derived from human blastocysts”, Science 282, 1998, pp.1145-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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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한적으로 배아줄기세포의 수입과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2002년 1월 1일 이전에 생성된 것으로서, 생성국의 적법절차에 따라 배양되거

나 저온보관된 것이어야 한다.8) 또한 다음의 사실을 확인한 경우, 임신 목적으

로 체외 수정의 방법으로 얻은 잔여배아를 더 이상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줄기세포의 획득을 위한 배아의 양도가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목적으로 배아줄기세포를 수입하고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었다.9)

그러나 줄기세포가 인간배아로부터 획득되었다는 이유 이외에 배아줄기세포의

획득이 독일 법질서의 근본원칙과 명백하게 배치될 경우에는 허가가 거부될

수 있다.

이처럼 생명과학기술의 진전과 더불어 새로운 생식기술이 발전되고 있는 현

실을 고려할 때, 독일의 법처럼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를 열거하여 주는 입

법방식도 연구될 필요가 있다.

(2) 영국

영국은 다른 국가들보다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매우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며,

이 분야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1977년 세계 최초로 시험

관아기를 성공시켰고, 1997년에는 복제양 돌리를 탄생시키는 등 체세포핵치환

에 관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이며, 세계 최초로 배아복제를

허용한 국가이다.10)

영국에서 배아연구에 관한 논의는 1982년 말에 보조생식술의 사회적・법
적・윤리적 함의를 검토하기 위한 워녹(Mary Warnock) 박사가 주도한 생명

윤리위원회가 보고한 총 13장으로 구성된 워녹보고서 중 11장이 인간배아를

과학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다루고 있다. 12장은 인간배아를 약물

연구 및 기타연구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13장은 이에

대한 권고안으로 인간배아 사용에 대한 엄격한 통제, 불임치료를 위하여 생식

세포를 기증하는 사람들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인간배아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

는 것을 다루고 있다. 핵심적인 것은 인공수정과 배아연구 양쪽을 모두 감독하

고 관리할 새로운 법적 기관을 설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11)

8) 김혁돈, “줄기세포연구와 배아보호”, 법학논고 제32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2,

347면.

9) 한지영, 앞의 논문, 68-69면 이하 참조.

10) House of Commons Research Paper: Stem Cell Research and Regulations under the

Human fertilization and Embryology Act 1990(Revised edition), 13th December 2000,

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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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1990년에 ‘인간 수정 및 발생에 관한 법률(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을 제정하여 배아의 생성・보관・연구에 대하여 국가에서 법

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배아에 대한 연구를 허용하고 있다. 수정 후 14일이

경과한 배아는 특별히 보호해야 하며, 그 이전은 ‘초기배아’로 보아 배아연구를

인정하고 있다. 줄기세포연구에서 배아의 이용은 오직 인간수정 및 배아기관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uthority, HFEA)에서 관리될 수 있다.

2001년 종전의 ‘인간 수정 및 발생에 관한 법률(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1990)’을 개정하여 배아의 발달에 대한 이해와 난치병 치료

를 위한 치료 목적의 줄기세포연구를 허용하면서 이를 확대하였다.12) 이후 영

국은 개별적으로 진행해 오던 줄기세포연구를 차세대 산업의 근간이 되는 분

야로 인식하여 국가가 연구개발 단계부터 총체적 관리를 위해 2005년부터 10

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즉 줄기세포은행(Stem Cell Bank), 줄기세포 치료 생산

용 유닛센터(Center of Excellence, Stem Cell Therapy Production Unit) 등

다양한 규모와 수준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존의 연구개발 프로그램과

의 제휴를 통해 줄기세포연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재정 투자를 지

속적으로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줄기세포은행을 통해 영국 내 줄기세포연구를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고, 전 세계적으로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선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 분야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13)

(3) 미국

미국은 연구목적으로 인간배아를 파괴,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았기 때문에 체세포복제와 같이 연구목적으로 탈해된 난자에 체세포의 핵을

주입하여 하나의 배아를 생성하는 연구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였다. 또한 불

임치료 후 일정시간이 경과하여 폐기될 예정인 배아를 이용하여 만든 줄기세

포를 연구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생명윤리에 대한 논란

11) 김옥주・이준석, “영국의 줄기세포연구에 관한 윤리와 법정책 : 역사적 배경과 현황”, 생
명윤리 제6권 제1호, 한국생명윤리학회, 2005, 164면.

12)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영국의회의 줄기세포특별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인간배아의 파괴에

대한 윤리적 논쟁은 배아줄기세포연구를 금지할 만큼 설득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선언하

였다(류병운, “인간복제를 규제하는 국제규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의 문제점

과 개정방향 모색”, 홍익법학 제15권 제1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821면의 주

52) 참조).

13) 한지영, 앞의 논문, 67면.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지원을 위한 법적 과제 / 김민우  147

을 최소화하려고 하였다.14) 이처럼 부시 대통령은 생명윤리 논쟁을 최소화하

기 위해 2001년 8월 9일 이전에 추출하여 존재하는 배아줄기세포주의 연구에

만 연방자금 지원을 허용하고, 그 이후에 추출되는 배아줄기세포주의 연구에

대해서는 인간배아의 파괴를 초래한다는 윤리적 관점에 근거하여 연방자금 지

원을 금지한다고 선언하였다.15) 즉 연방자금을 지원 받으려면 금전상 유혹으

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를 한 부부로부터 불임치

료를 위해 생성된 잉여배아로부터 추출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했다.

이에 반해,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3월 9일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허용

하는 5개 조항으로 구성된 ‘인간줄기세포에 관한 책임있는 과학적 연구에 대한

방해 장벽의 제거(Removing Barriers to Responsible Scientific Research

Involving Human Stem Cells)’라는 행정명령16)을 발하였다. 나아가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가 인류의 복지를 위하여 중요한 새로운 발견과 새로운 치료법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을

허용하였다.17)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연방정부의 본격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이로 인하여 배아줄기세

포 연구의 국가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이것은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통한 난치병 혹은 불치병 치료를 블루오션 의학산업으로 간주한 미국이 동 연

구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18) 줄기세포연구에 대

한 오바마 행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인하여 2009년 연방차원에서 줄기세포

연구향상법(Stem Cell Research Improvement Act of 2009)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인간배아로부터 줄기세포가 추출된 날짜와는

상관없이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수행하고 지원할 것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2013년 5월 오리건 보건과학대학 슈크라트

14) 이상경, “미국의 생명공학연구 규제입법의 헌법적 함의”, 공법학연구 제14권 제2호, 한

국비교공법학회, 2013, 408면.

15) 이상경, 앞의 논문, 413면.

16)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법률로서의 효력은 없지만, 미국 법무부는 대통령의 행정명령

권을 미국 연방헌법 제2장 제3절(Article Ⅱ, §3)에 근거한 권한이라고 보고 있다(The U.

S. Constitution Article Ⅱ, Section 3. "...he shall take care that the Laws be faithfully

executed. and shall Comission all the Officers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의 집행명령

내지 대통령명령은 미국헌법이나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절차적 규제

를 회피하면서 행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역대 대통령들에 의해 자주 활용되

었다.

17) 이상경, 앞의 논문, 414면.

18) 자세한 내용은 김민우・류화신, “미국의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의 규제 동향”, 홍익법학
제16권 제1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2, 30면 이하 참조.



148  법학논고 제63집 (2018. 10)

미탈리포프(Shoukhrat Mitalipov) 교수 연구팀이 126개의 난자를 사용해서 4개

의 줄기세포를 만들게 되면서 넘기 힘든 벽으로 알려졌던 인간배아복제가 실

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3. 시사점

배아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한 국제 규범의 동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자료는

2005년에 발표된 미국 국가연구위원회(National Research Council) 가이드라인

과 2006년 말에 발표된 국제줄기세포학회(International Society for Stem Cell

Research) 가이드라인이 있다. 이처럼 배아연구와 관련하여 각국의 정치이념

및 윤리원칙이 어떠한 철학적 근거를 가지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배아연구의

한계 범위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생명과학기술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

등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가 제기되었다. 앞서 독일과 미국은 원칙적으로 배아

연구를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를 법률로써 규정함으로써 진보하는 과

학의 기술과 헌법적 문제(사생활의 보호, 배아 세포주 제공자의 자기결정권,

생명권, 평등의 문제 등)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19)

이는 인간의 존엄성이란 헌법이 보호해야 할 궁극적 가치의 보장을 위하면서

도 오히려 배아연구를 통한 기본권의 보장을 도모하려는 노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각국은 생명윤리와 관련된 위원회를 두어 생명윤리 관련 법안

및 관련 사안들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정책 변화를 지켜보면서,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하루빨리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얻고 있다.20) 그러나 인간배아를 이

용한 연구는 생명체 파괴, 인간 경시 등의 윤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윤리적 고려 또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19) 정재황 외, 생명과학기술의 발전과 헌법, 연구보고서, 헌법재판소, 2012. 8, 478-488면.
20) 김민우・류화신, 앞의 논문,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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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제한과 한계

1.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의미

배아줄기세포란 줄기세포 획득과정에서 배아(embryo)에서 추출했는가 여부

에 따른 분류에 근거할 때, 수정란 이후 배아로부터 채취해 낸 줄기세포를 말

한다. 이는 다시 줄기세포 자체가 하나의 개체 곧 생명체로 분화할 수 있는

전능줄기세포(totipotent stem cell)와 하나의 개체는 될 수 없지만, 일정한 방

향을 가지고 여러 조직과 기관으로 분화될 수 있는 다능줄기세포(pluripotent

stem cell)로 나눌 수 있다. 배아줄기세포는 발달 초기 단계의 배아, 태반 또는

탯줄의 혈액으로부터 추출될 수 있다.

배아복제를 연구하는 주된 이유는 배아줄기세포를 얻기 위해서이다. 배아줄

기세포 연구란 이처럼 배아줄기세포의 분화와 관련된 복잡한 절차나 메카니즘

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응용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를 의미한다. 배아줄기세

포 연구의 성과는 상실 혹은 파괴된 세포나 신체기관 또는 조직의 재생에 응용

되거나, 그동안 난치병이나 불치병으로 분류된 여러 질병의 치료와 신약개발에

이용될 것이다.21) 난치병이나 불치병 환자로부터 얻은 줄기세포를 활용하면 이

환자의 질환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분석하여 배아줄기세포주(cell lines)를 만들

수 있고, 이를 통해 환자의 질환을 치료할 수 있으며, 또한 환자의 치료를 위한

병리학 및 치료요법을 발견하기 위한 연구에 사용될 수 있다.22) 배아줄기세포

에 비하여 성체줄기세포는 출생 후 특정 종류의 조직에 미량으로 존재하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세포를 제공하는 것인데 반해, 배

아에서 유래하는 배아줄기세포는 배양 가능한 특별한 조건에서 무한대로 증식

할 수 있고 모든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이러한 의미에

서 배아줄기세포를 ‘만능세포’라고도 부른다. 이처럼 배아는 줄기세포 추출을

위한 유용한 연구자원으로서 오늘날 그 가치를 크게 인정받고 있다.23)

21) 정문식, “배아줄기세포연구시 배아의 생명권과 인간존엄”, 한양법학 제18집, 한양법학회,
2005, 97-99면.

22) 한지영, 앞의 논문, 61면.

23) 류화신,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와 임상시험의 문제점”, 법학논고 제42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5, 3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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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가능성과 한계

(1) 연구의 위험성

생명과학연구는 개인의 생명과 신체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져올 수 있다. 인

류에게 엄청난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을 헌법적 차원에서 보호한다는

것은, 오히려 개인의 생명권 등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불확실하

고 위험한 연구는 그 위험성 때문에 처음부터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범위에

서 배제하려는 시각도 있다.24)

흔히 위험한 연구결과에 대한 책임이란 것은 사실상 연구자 자신이 질 수

있거나 혹은 져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국가의 통제 책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연구자의 연구결과는 중립적이어야 한다. 그러한 연구

결과를 사회가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혹은 남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책임은

바로 국가에게 있는 것이다.25) 그렇기 때문에 학문의 개념에서 위험한 연구라

는 이유로 이를 배제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고, 위험한 연구에 대한 결과는

연구자 개인이 아니라 사회공동체와 국가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26)

(2) 연구의 어려움

우리나라는 인간배아복제와 관련하여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아복제연구는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에 연구가 더디게 진행되

어 왔다.27) 실제로 생명과학기술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과연 기술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러한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기술적으로는 가능

해도 윤리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에 행하지 말아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28) 이처럼 배아연구의 한계와 둘러싼 논쟁은 배아를 대상으

로 하는 연구가 윤리적으로 옳은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배

아연구가 허용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관용이 형성되었는가에 주목해야 한

다.29) 앞서 살펴본 국제적 규범 현황에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허용해야 한다

24) 정문식, “학문의 자유와 입법정책”, 법과정책연구 제6집 제2호, 한국법정책학회, 2006,

582면.

25) 정문식, 앞의 논문(주 3), 752면.

26) 정문식, 앞의 논문(주 3), 752면.

27) 민경식・이정환, “인간배아복제 연구에 대한 헌법학적 고찰”, 법학논문집 제38집 제1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26면.

28) 박강우, “인간배아연구의 법적 규제”, 과학기술과 법 제1권 제1호, 충북대학교 법학연구
소, 2010. 6, 48면.

29) 서종희, “배아연구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재 2010.5.27. 선고, 2005헌마346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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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분위기는 이미 각국에서도 인정된 바 있다.

현재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어려움은 크게 두 가

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분화와 증식의 어려움이다. 배아줄기세포를 얻으면

여기서 각종 성장 호르몬 등을 처리해 특정한 세포로의 분화를 유도하게 된다.

그런데 이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배아줄기세포를 세포 치료에 쓰기 위해

서는 균질하면서도 단일한 특정세포가 다량으로 필요한데 지금의 기술로는 쉽

지가 않다.30) 둘째, 유전자의 비정상적인 발현이다. 배아줄기세포가 특정한 세

포로 분화되면서 체내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과 다르게 일부 유전자가

비정상적으로 발현되는 것이 관찰되고 있다. 사람은 물론이고 동물 실험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얻지 못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31)

(3) 연구의 윤리성

오늘날 배아복제는 인간생명의 보호시기에 관한 문제를 넘어 무엇이 인간

생명인지, 복제된 배아를 인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더 깊은 차원에서 문

제를 제기하고 있다.32) 배아복제는 난치병 치료 등에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생명경시를 불러일으키고 인간복제에 이용될 수 있다는 위

험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윤리적 관점에서 많은 논쟁의 중심이 되어 왔

다.33) 이처럼 배아줄기세포의 잠재적 가치 및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줄기세포

를 이용한 세포치료에서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성체줄기세포 연구보다 늦게 발

전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는 환자의 면역거부 반응을 극복하여야 하는 기술

적 한계 외에도 생명윤리 논쟁이 함께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된 논쟁을 살펴보면, 첫째, 인간배아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인간배아를 파괴하는 것은 생명체를 파괴하는 것이므로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는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즉 배아를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

는 배아의 인간존엄의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34) 특히 입법자들은 배아연구

결정에 대한 검토-”, 원광법학 제27권 제1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259면.
30) 김병수, 앞의 논문, 238면.

31) 김병수, 앞의 논문, 238면.

32) 민경식・이정환, 앞의 논문, 7면.
33) 김수갑, “인간배아복제의 허용여부에 관한 법적 쟁점과 과제”, 법학연구 제20권 제1호,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7면.

34) 정문식, “독일에서의 인간의 존엄과 생명권의 관계 -배아줄기세포연구에 있어서 배아의

인간존엄과 생명권 관계를 예로-”, 공법학연구 제7권 제2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6. 6,
2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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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여성의 난자가 물건처럼

매매될 수 있다. 많은 여성들이 연구를 위해 난자를 제공하게 되면 금전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여성의 몸이 수단화될 수 있다.35) 셋째, 배

아줄기세포는 배아를 연구과정에서 파괴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체세포복제를

위한 과정에서 수많은 난자를 필요로 한다. 이에 난자 획득과정에서의 윤리적

비난이라는 부담을 필연적으로 질 수 밖에 없으며, 핵치환된 난자가 정상적으

로 수정된 난자와는 달리 내부적인 유전적 결함이 발생하는 위험을 안고 있

다.36) 넷째, 생명윤리법은 임신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배아생성의 수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난임치료의 목적

으로 체외수정에 있어서도 다수의 수정란을 만들어 모체에 착상하고 난 잉여

배아는 보존하다가 보존기한의 만료로 폐기하거나 연구목적으로 사용하고 있

어 이에 대한 윤리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37) 사실 보존기간이 지난 배아의

처리 문제에 직면하여 이를 연구목적으로 전용하는 방안과 폐기하는 방안 중

에서 어느 것이 인간존엄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판단하고자 할 때, 적절한 답이

떠오르지 않는 이유도 인간존엄 논증을 ‘배아의 인간존엄’이라는 각도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이다.38)

3.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제한

(1) 법적 규제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제한은 법률로써 또는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가능하

다. 그러나 연구의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법치주의의 원칙에 따라 명확

해야 한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에 규정 자체

를 마련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생각

은 법치주의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될 수 있다.39)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법률로

써 분명하고 명확한 ‘한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심각한 윤리적 법철학적인 대립

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모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배아줄기세포

35) 박수헌, “미연방 정부의 자금지원을 통한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의 규제”, 토지공법연구
제44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5, 401-402면.

36) 민경식・이정환, 앞의 논문, 11면.
37) 김혁돈, 앞의 논문, 349면.

38) 박준석,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헌법학적 논의의 문제점”, 세계헌법연구 제13권 제1호,

국제헌법학회, 2007, 177면.

39) 서종희, 앞의 논문, 2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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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로 인하여 배아의 생명권이나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된다면 헌법질서유지

를 이유로 일정한 제한이 가해져야 한다.40) 생명윤리법을 통해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제한한다면 그 제한은 기본권의 제한으로서 마땅히 헌법상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 자율적 규제 이외의 법적 규제의 필요성은 항상 제기되었으며,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연구자로 하여금 일정범위

안에서 자신의 활동이 적법한 것이라는 법적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

부 생명과학자들 중에는 법적 규제 방식을 선호하기도 한다.41)

생명윤리법은 생명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42) 다른 한편으로

는 생명과학기술의 개발・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즉 서로 긴장관계 속에 있다고 할 수도 있는 두 가지의 목표를 동

시에 추구하기 위하여 생명과학을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43) 그와 동시에 일정한 방식으로 -생명권에 영향을 미친다고도

볼 수 있는- 생명과학연구를 허용하는 양면적 규정을 동시에 두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생명보호를 위한 방안과 태어나지 않은 존재에 대한 본질

적인 물음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의 근본개념에서 특히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생명권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문제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44)

(2) 난자 사용의 제한

생명윤리법은 원칙적으로 배아를 생성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예외적으

로 임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다(제23조 제1항).

또한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 이익 또는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 난

자 또는 정자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제23조 제3항). 직접적인

난자 매매는 물론이며,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난자의 공유까지도 반대급부를 제

공하지 않는 난자의 순수한 기증과 구별하여 이를 모두 포괄적으로 규제대상

으로 삼고 있다. 정자와 난자는 상업적으로 매매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님을 명

확하게 밝히고 있으며, 정자와 난자의 경우 기증을 통해서만 배아연구를 할 수

40) 정문식, 앞의 논문(주 3), 753면.

41) 박강우, 앞의 논문, 67면.

42) 생명윤리법 제1조는 “이 법은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밝히고 있다.

43) 장영수, “생명윤리법과 인간 생명에 대한 헌법적 보호의 범위 -헌재 2010. 5. 27. 2005헌

마346 결정에 대한 평석-”, 고시계 통권 641호, 2010. 6, 73면.
44) 서종희, 앞의 논문, 244면의 주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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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였다.45)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배아를 생성하기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동의권자로부터 배아생성의 목적에 관한 사항, 배아・
난자・정자의 보존 및 폐기에 관한 사항,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를 연구목적으

로 이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서면동의를

받기 전에 동의권자에게 동의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제24조 제1항 및 제2항).

(3) 연구기관의 등록・승인
배아줄기세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구기관이 배아연구기관으로 등록

하고(제29조, 제33조) 배아연구계획서를 승인받아야 한다(제30조). 배아연구계

획서의 승인을 위해서는 먼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고, 다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30조). 체세포복제배아의 연구를 법률

로 허용하고 있는 국가는 극히 적은데, 우리 생명윤리법은 이를 일정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다(제31조).46) 다만 이렇게 만들어진 체세포복제배아를 착상하여

출산하거나 핵이 제거된 인간의 난자에 동물의 체세포핵을 이식하는 연구 혹

은 이로 인하여 만들어진 것을 착상하여 출산하는 것 등은 금지된다(제21조).

체세포복제배아 연구를 하려면, 연구목적이 희귀・난치병의 치료여야 하며, 체

세포복제배아등을 생성하거나 연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제31조). 이러한 등

록요건은 연구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물적・인적 요소에

관한 것이다. 이는 무분별한 연구기관이나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위한 배아의

파기가 무차별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47)

생명윤리법 제35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하려는 자

는 해당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

45) 한지영, 앞의 논문, 76면.

46) 생명윤리법 제31조(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

③ 체세포복제배아등을 생성하거나 연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이하 "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기관"이라 한다)은 체세포복

제배아등을 생성하거나 연구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연구계획서(이하 "체세포복제배아등 연구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

아야 한다.

47) 정문식, 앞의 논문(주 3), 7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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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이러한 규정들은 배아단계로부터 일정한 경우에는 배아줄기세포주를 수

립하거나 수입할 수 있으며, 다만 배아줄기세포를 가지고 허용되는 연구는 질

병치료 등의 목적으로 제한됨을 알 수 있다. 줄기세포주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줄기세포주 등록신청서에 줄기세포주 특성 설명서, 배아줄기세포주의 수립에

사용된 잔여배아 또는 잔여난자의 연구용 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본, 잔여배아

또는 잔여난자 이용 목록을 첨부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

행규칙 제30조 제2항).48) 따라서 배아줄기세포 연구계획서가 요구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반드시 승인하여

야 한다.

(4) 위원회의 사전 심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대통령 소속

으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제7조 이하), 인간대상이나 인체유래

물 연구를 수행하는 자가 소속된 교육기관・연구소 또는 병원 등도 기관생명

윤리위원회(IRB)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0조 이하). 배아줄기세포주를

수립한 자가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34조 제1항). 기관위원회는 배아줄기세포주 이용기관의 기관위원회 심

의결과, 제공되는 배아줄기세포주의 특성 및 수량의 적절성에 대하여 심의하여

야 한다(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윤리법 제7조 제6호에 의해 잔여배아를 이용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제한할 수 있다. 국가생명

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 희귀・난치병의 치료 목적

을 제외하고 체세포복제배아의 연구를 규제하고 있다. 그 요건은 ① 체세포복

제배아를 생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배아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연구로써, ② 원

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체세포복제배아를 체외에서 이용하는 연구로써, ③

난자이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49) 한편, 인간대상 연구와 인체유래물

연구에 대해서 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관위원회에 연구계획서 심의를

48)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승인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은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아

주 중대하고도 핵심적인 기준이다.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중요한 본질적인

사항들은 의회가 직접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연구의 승인 여부는 연구자들의

기본권 침해와도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부령(시행규칙)에 위임

한 것은 의회유보의 원칙에 위반된다.

49) 류병운, 앞의 논문, 8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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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한다.50) 따라서 줄기세포연구도 인간대상 연구와 인체유래물 연구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면 당연히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Ⅳ.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지원을 위한 방안

1. 정부지원의 확대

배아줄기세포는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 치료에 이용될 뿐만 아

니라 신약 개발, 질병의 원인 규명 등 그야말로 적용범위가 너무 많아 21세기

생명공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미래에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져다 줄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과소평가 되어 왔다. 이것은 줄기

세포 논문 조작 사건 후, 사회전반에 드리워진 냉소적인 분위기 때문이다. 그

나마 배아줄기세포의 연구지원과 관련하여, 생명윤리법은 배아줄기세포주를 등

록한 자에게 배아줄기세포주의 검증 등에 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제33조 제3항), 체세포복제배아 연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승인에 따라 정부의 자금지원이 배아줄기세포 연구에도 일부 가능해지게 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 할 수 있다(제26조 제1항).51) 그러나 인체유래물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지원을 재량행위로 규정하

고 있어(제45조), 정부의 지원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난치병 치료의 희망인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

다. 현재 세계 각국의 줄기세포연구 지원 규모를 볼 때, 국내 연구비는 세계

10위권 밖이며, 정부의 지속적인 연구비의 지원이 있어야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줄기세포연구 선진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후진국으로 전

락하느냐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 정부의 자금지원을 통하여 배아줄기세

포 연구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50) 생명윤리법 제15조 제1항, 제36조 제1항.

51) 생명윤리법 제26조 ①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연구에 필요한 잔여배아를 제30조제1항에 따

라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배아연구기관에 제공하거나 잔여난자를 제31조 제4항

에 따라 체세포복제배아등 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기관에 제

공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

의 보존 및 제공에 든 경비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받는 연

구기관에 대하여 경비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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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정부의 지속적인 연구비를 지원 받아 연구수행을 통하여 연구범위

를 확장할 수 있고, 정부의 지원 하에서 얻어진 연구업적은 이미 정부의 승인

을 받아 대외적 신뢰도를 구축하여 단번에 기술이전의 선두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52) 이처럼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규제가 없다면 배

아줄기세포 연구는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윤리적・도덕적인 문

제에 대한 심사없이 계속 수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승인도 반드시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53)

2. 입법적 보완

생명윤리법에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은 없다. 다만,

제23조 제1항에서는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생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

다. 이는 배아연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제29조에 잔여배아를 이용한 배아

연구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배아줄기세포주의 등

록, 제공, 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배아줄기세포주54)를 배아줄기세포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배아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연구와 배아줄기세포주를 분양받아 배아줄기세포의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배아줄기세포주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배아를 이용

해야 하므로, 이 연구는 생명윤리법상 배아연구의 범주에서 규율된다. 그런데

이미 수립된 배아줄기세포주로부터 배아줄기세포를 분양받아 연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직접 배아를 연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생명윤리법상 배아연구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든다.55)

한편, 생명윤리법 제29조에서는 잔여배아를 이용한 연구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때 연구의 목적을 희귀병이나 난치병 치료 등 의학적 목적으로 제한하고 있

다. 다만, 독일 배아보호법을 근거로 생명윤리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

서 잔여배아의 숫자를 제한하는 것을 입법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56) 또

52) 박수헌, 앞의 논문(주 35), 398면.

53) 이상경, 앞의 논문, 422면.

54) 배아줄기세포주는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줄기세포 집합체를 만들어 계속 증식시킨 것

을 배아줄기세포주(Embryonic stem cell lines)라고 한다. 조직이나 장기에 이식하기 위해

사용될 만큼 충분한 세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증식이 필요하다.

55) 김진우, “인간배아복제의 규제에 관한 국제적 동향”, 법조 제57권 제2호, 법조협회,

2008, 412-413면.

56) 한지영, 앞의 논문, 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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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리 생명윤리법에서는 배아의 연구와 보호를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

리, 독일은 배아의 연구를 위해서는 체세포법에서 규율을 하고 배아의 보호를

위한 것은 배아보호법에서 각각 규율하고 있다. 이처럼 독일과 달리 우리는 배

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 잔여배아를 이용한 연구나

체세포핵이식술에 의한 인간배아복제나 모두 그 목적은 줄기세포의 획득 및

임상적 적용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줄기세포연구 및 임상적 적용에 대하여

직접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57)

3.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재구성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그 구성에서 특히 중립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

다. 생명윤리법 제7조에 따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의 구성원은 위원

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처럼 복수의 위원들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구를 둔 것은 생명과학기술 분야에

서 예상되는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심의 과정의 투명성 확보, 합리적 해결을

위한 고도의 전문성 활용,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통한 논란의 민주적 해결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58)

그러나 최대 20명의 위원 중 6인의 행정각부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겸하

고 있으며, 나머지 14인의 선출도 결국 대통령이 위촉하고 있어서 위원회가 정

부 주도로 운영될 소지가 많다고 생각된다. 여기에 6인의 행정각부 장관59)이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포함된 것은 생명윤리법 제7조 제1호에 따라 국가의 생

명윤리 안전에 관한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6인의 장관이

포진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중립적 활동이나, 각계 각층의 이해를 대

변하는 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위원회의 성격이 국가의 정

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생명윤리에 반하지 않는 연구계획에 대한

범위 등을 설정할 전문적인 위원회인지 그 성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60)

57) 정규원,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대한 검토 –배아연구와 줄기세포연구를 중심으

로-”, 가족법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가족법학회, 2005, 29면.
58) 박수헌, “향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관한 정책제언”, 홍익법학 제9권 제2호, 홍익

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49면.

59) 생명윤리법 제8조 제3항 제1호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무부장관, 산업통

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60) 정문식, 앞의 논문(주 3), 7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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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종교계와 여성계 그리고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는 위원들은 단체

나 기관의 대표로 참여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인으로서 자신의 전문

성과 윤리적 양심으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61)

이것은 자격 조건에 대한 규정이나 기준 없이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었다는 점과 극소수이지만 생명윤리학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윤리와 무관한 사람들이 위촉되었다는 점에서 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62)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

하기 위해서는 인적 구성원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

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63) 이를 위해, 위원회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구성에

있어서도 행정각부 장관은 배제하여 생명윤리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

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Ⅴ. 결론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가 불치병 또는 난치병이라고 여겨온 질환들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언젠가 이러한 질환들이 완벽하게

극복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기대에서 출발한다. 배아줄기세포는 질병

의 원인 규명,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치료제 개발, 손상된 장기 대체 등

다양한 연구에 이용되어 국가경쟁력 확보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부분의 기존 의약품은 인종별, 개인별 특성에 따라 효과와 부작용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배아줄기세포 치료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64) 즉

이론적으로 난치병 치료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그래서 난치병

치료를 해결할 수 있는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절대적으

61) 박수헌, 앞의 논문(주 58), 52면.

62) 이인영・이정애・이동익・양윤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대한 운영평가와 향후 정책
제언”, 홍익법학 제9권 제2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26면.

63) 독일은 우리나라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비슷한 독일윤리위원회를 독일윤리위원회

설치법에 근거하여 설치하고 있다. 또한 줄기세포연구를 위해서는 별도로 줄기세포법 제8

조에서 중앙윤리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독일은 개별법에 근거하여 생명윤리에

관련되어 있는 위원회들이 각 영역별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각 위원회의 역할이 잘 분배

되어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신옥주, “생명윤리법의 분법 필요성에 대한 고찰”, 
헌법학연구 제17권 제2호, 한국헌법학회, 2011. 6, 5면 이하의 내용 참조.

64) 최진영・복득규, “美 배아줄기세포 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SERI 경제 포커스 제234호,
삼성경제연구소, 2009. 3. 17, 6면.



160  법학논고 제63집 (2018. 10)

로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적어도 배아줄기세포가 성체

줄기세포 등 非배아줄기세포에 비하여 더 나은 치료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객

관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치료목적 연구를 위해 제공될 배아

복제가 그로 말미암은 인간의 존엄성과 윤리문제를 상쇄할 만큼 필수불가결하

거나 과학적으로 충분히 뒷받침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점이 증명된 바는 없

다.65)

이제 생명과학기술을 둘러싼 법적・윤리적・사회적 논의는 허용이냐 금지냐

의 논의로부터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논의로 넘어가야 할 시기이다. 즉 어

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규율할 것인가가 논의의 핵심이라

고 할 것이다. 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특정 집단이나 특정 개인의 신념이나

믿음이 아닌 당사자들 모두 참여하는 합리적인 논의가 필수적이다.66) 그래서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지원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정부는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통해 국가경쟁력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생

명윤리와 균형을 맞춘 정책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나아가 배아 및 성체줄기

세포, 역분화줄기세포 등 다양한 기술 분야의 종합적인 육성 및 교류가 필요하

고, 해외에 있는 한국 과학자들과 연계하여 줄기세포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

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65) 류병운, 앞의 논문, 826면 이하 참조.

66) 정규원, 앞의 논문,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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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gal Issues for the Support of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67)

Kim, Min-Woo**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has improved the quality of life and health

of humans, and also contributed to the life extension. In the whole world, the

biotechnology is continuously developing. As the possibility of irreversible danger

to humans and nature is predicted, the constitutional issues related to humans'

dignity have been raised. Just like the heads and tails,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has both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at the same time.

With the increased opinions about establishing the normative/ethical

standards of a series of biotechnology including the embryonic stem cell

researches, each country in the world has established the relevant standards.

With the prospect of more intense competition for the embryonic stem cell

researches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it would be urgently needed to

strengthen the measures for supporting the embryonic stem cell researches

for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

On top of reviewing and analyzing many issues related to the embryonic

stem cell researches under the bioethics law, this paper also suggested the

alternativ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embryonic

cloning researches by understanding the changes in domestic policies of stem

cell researches since the Hwang, Woo-Suk scandal because the biotechnology

area should be continuously researched institutionally and legally under the

national support for the advancement of bioethics.

Keywords : Embryonic Stem Cell, Biotechnology, Bioethics Law,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Institutional Bioethics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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